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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스웨덴 채무관리기구의
역할 및 시사점

정부의 역할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재원은 세입에 의존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정부는 채권

을 발행할 때 중·장기 차입비용을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 국채시장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

해야 한다. 채무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금조달 및 상

환과 관련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우리나

라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국내소비 위축에 따른 

성장모멘텀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는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상승(2007

년 289.1조 원→2017년 675.1조 원)하고 있어 채무관리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배구조는 재무부 산하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채무관리기구 중 영국의 

DMO와 스웨덴의 SNDO의 역할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01K P F I S - 인 사 이 트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jazzsh@kpfis.kr)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DMO, Debt Managem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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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관리 주체

국가채무관리의 주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부가 국가채무 전반에 관한 최

종 책임은 있지만 채무관리기구(DMO)가 채무를 관리하는 형태, 재무부가 주도적으로 채무

를 관리하는 형태, 재무부(주도)와 중앙은행이 긴밀한 공조하에 채무를 관리하는 형태로 구

분된다.

02

01

국가채무관리의 주요 내용: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관리는 채무목표 관리를 위한 핵심적 요소이자 중요한 수단이다. 위험관리는 채무구

조에 내재된 위험을 평가하고, 채무구조의 수정(또는 조정)을 통해 자금조달 과정에서 나

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의 채무관리기구: DMO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전반적 책임은 재무부(HM Treasury)가 지지만 채무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DMO가 진다(1998년 4월 설립). 1998년 이전, 영란은행

의 국채발행 기능, 채무관리와 통화정책 간에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영란은행의 독립성(통화·금융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DMO로 채무관리 기능이 이관되었

 
시장위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의미하는데, 주로 이자율, 환율, 상품가격 등의 변동에 따른 위험

차환위험: 채무만기 차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높은 이자율로 차환될 수 있는 위험

유동성위험: �보유하고 있던 유동자산이 급감하여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을 부담할 위험, 	

갑작스러운 부채상환 조건이 발생하여 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될 위험

신용위험: 채무 상대방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위험

결제위험: 채무불이행 이외 다른 이유로 인해 결제를 하지 못해 채권자가 입게 될 위험

운영위험: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위험

표. 채무관리 주체

주: <부록 표> 참고

구분 전담 기구(DMO) 재무부 주도 재무부+중앙은행

최종 책임 재무부 재무부 재무부

채무관리 DMO 재무부 중앙은행

주요 특징
차입수요와 정책지침시달(재무부)

세부운영 자율결정(DMO)

국채의 발행과 위험관리 

부서 분리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공조하 채무관리

차입 및 채무 전반 책임(재무부)

실질 채무관리(중앙은행)

해당 국가 영국, 스웨덴, 호주, 오스트리아  등 일본, 미국, 한국 등 덴마크, 캐나다, 아이슬란드 등



DMO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정책 및 시장부서(Policy & Markets)는 현금 및 채무 등

을 관리하고, 경영 및 지원부서(Operations & Resources)는 운영 전반 및 위험 등을 관

리하고 있다. 위원회는 채무관리위원회(Debt Management), 현금관리위원회(Cash 

Management), 기금관리위원회(Fund Management), 헤징 등 관리위원회(Hedging 

and Balance Sheet Management), 위험관리위원회(Risk Management) 등으로 구성된

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적채무는 국채 및 우체국 저금(NS & I에 투자된 금액)이 있는

데, 국채는 DMO가 관리하고, 우체국 저금은 NS & I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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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 DMO조직 체계

HM Treasury
(Fiscal Teams)

(Debt & Reserves
Management team)

Bank 
of 
England 

부채규모

(Debt size)

부채구성

(Debt composition)

집행

(Execution)

UK DMO

Computershare

NS & I

자료: DMO홈페이지(https://www.dmo.gov.uk)

 

그림 2. DMO 조직구조(기능)

Services for HMT Remit Other Services

Debt 
Management

Cash 
Management

Fund 
Management

Hedging 
and Balance 

sheet 
Management

Policy & 
Research Settlements Risk 

Management

CEO’s Office, 
HR, Business 

Delivery, 
Finance, Facilities

Lending 
to local 

Government

Chief Executive OfficerInternal Audit

Policy & Markets
(Deputy CE/Co-Head of Policy & Markets)

Operations & Resources
(Chief Operating Officer) 

FX ￡

주: 점선 내부에 속하는 기관이 영국의 채무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FX : foreign exchange를 의미
자료: NAO, 「The UK Debt Management Office - Borrowing on behalf of Government」, 2007.

(FX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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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채무관리계정(DMA, Debt Management Account), 공공사업융자금관리위원회

(PWLB, Public Work Loan Board)1, 국가채무감축위원회(CRND, Commissioners for 

the Reduction of the National Debt)2 등이 편제되어 있다. 재무부에서 운영하는 기금

은 통합국고기금(Consolidated Fund, 국채수입을 제외한 조세수입 등이 기금수입원임), 

국가융자기금(National Loans Fund, 국채수입 및 원금회수금, 이자 등이 기금수입원임), 

채무관리계정(Debt Management Account: DMA, 국가채무 및 현금거래를 위해 설치, 

민간자산매입을 위해 영란은행에 현금융자)로 구성되며, DMO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는 

DMA, CRND이다. 특히, DMA는 채권발행, 재정증권, 현금관리가 주된 기능이다. 아래 

그림은 영국 재무부가 운영하는 기금계정과 DMO가 운영하는 계정과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1    �국가융자기금으로부터 지방정부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법적 기구이다(https://www.dmo.gov.uk). 

2    �정부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2002년 DMO로 통합되었다(https://www.dmo.gov.uk).

주: glit는 영국 국채를 의미
자료: DMO,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6-2017」, 2017.

그림 3. 재무부와 DMO·DMA 계정 간 관계

공공사업융자금

관리위원회

(PWLB)

국가채무감축

위원회

(CRND)

지방정부
(Local authorities)

기타 정부기관
(Other government 

bodies)

Bank of 
England

채무관리

기구

(DMO)

채무관리계정

(DMA)

채권시장

(Markets)

HM Treasury 소관 DMO 소관

통합국고기금

(Consolidated Fund)
국가융자기금

(National Loans Fund)

재무부

(HM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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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O는 재무부의 일부이지만, 독립 집행기구로 운영된다3. 재무부(HM Treasury)와 

DMO의 역할은 ‘Executive agency framework document’에 규정되어 있다. 재무부

와 DMO는 시장 참여자들이 채무발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사결정 근거로 가능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는 재정정책에 관한 한 예산책임청(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의 예측을 기반으로 연간 재정지출액을 설정한다. DMO는 예측가

능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경매 일정 및 규모 등 세부정보는 사전에 발표할 책

임이 있다. 아울러 DMO의 장은 연간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장기 채무이자비용 최소화, 자

원의 효율적·효과적 관리 및 성과목표 달성, 관리계정 및 채무관리계정(DMA)의 책임자다.

채무관리 목표는 국가채무관리정책이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위험을 고

려하고 ‘장기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장기적’의 의미는 정

부가 예측기간을 초과하여 빌릴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금조달비

용’은 자금조달에 필요한 비용 즉 부채에 대한 이자와 채무발행 비용을 말한다(debt and 

reserves management report 2015-16). DMO가 관리하는 채무는 일반국채와 물가연

동국채이다. 일반국채(conventional gilt)는 단기, 중기, 장기국채로 구분되고, 물가연동

국채(index-linked gilt)는 소매물가지수에 따라 원리금이 조정된다. DMO는 부채관리

전략을 선택할 때 이자율 위험, 리파이낸싱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운영 위

험 등을 관리하고 있다(DMO, 2018).

스웨덴의 채무관리기구: SNDO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재무부(HM Treasury)가 진다. 그러나 중

앙정부의 채무관리는 1789년 재무부 산하에 설립된 SNDO(Swedish National Debt 

Office)이다. SNDO는 재무부로부터 차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중앙정부차입 및 채

무관리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채무를 관리하고, 스웨덴 정부4와 국회가 결정한 가이

드라인을 토대로 운영한다.

SNDO는 이사회(board)와 4개의 일선 부서와 5개의 지원부서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SNDO의 활동을 감사하기 위해 내부감사를 수행한다. 기관장(executive management)

은 SNDO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4개 일선 부서는 직접적인 자금조달 및 운영업

무를 담당한다. 현금관리부서(cash management)는 정부의 계좌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채무관리부서(debt management)는 국채를 발행하여 국내 및 해

외의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중앙정부 채무관리업무를 담당한

다. 보증 및 조달부서(guarantees ＆ financing)는 정부 및 국회의 결정에 따라 대출업

3    �재무장관은 DMO가 수행하는 정책을 결정하지만, 채무와 현금 관리 등 운영상 결정사항에 관한 권한은 DMO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4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SNDO가 제출한 가이드라인 제안서와 중앙은행의 제언서를 참고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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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정부보증채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금융안정 및 소비자보호부서(financial 

stability & consumer protection)는 금융안정성 및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5개 

지원부서는 회계와 인적자원관리, 일선부서의 거래를 확인하고 결제하는 back office,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는 소통(communication)과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는 general 

staff,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legal affairs, SNDO의 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관리하는 IT, 

재정분석을 담당하는 economic analysis로 구성된다.

채무관리는 위험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화하고, 채무관리와 통화정

책간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SNDO는 아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첫

째, debt and market maintenance는 원활한 국채시장의 유지 및 발전을 고려한다. 둘

째, enter into transaction은 중앙정부의 채무관리상 운영위험을 감소시킨다. 셋째, 

management of the foreign currency debt는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로 위

험을 감소시킨다. SNDO가 관리하는 중앙정부채무는 명목국채(nominal krona debt),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물가연동국채(inflation-linked krona debt, 중앙정부채

무의 20% 차지), 국제자본시장에서 직접 또는 스왑으로 차입한 외화표시채무(foreign 

currency debt)로 구성된다(SNDO, financial and risk policy 2018).

SNDO는 중앙정부 채무의 위험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절차에 따라 사전에 위험을 관

리하고 확인한다. SNDO의 위험관리절차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위험식별 단계에서

는 발생한 사건 및 발생 가능한 사건 등을 식별한다. 위험평가 단계에서는 식별된 위험을 

자료: SNDO 홈페이지(https://www.riksgalden.se/en/aboutsndo/about-the-debt-office/)

감사 (Internal Auditiong)
의결위원회

(Resolution Board)
이사회

(Board)

기관장

(Executive 
Management)

전문조력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uncil)

경제분석

(Economic 
Analysis)

IT
법률지원

(Legal Affairs)
일반지원

(General Staff)
지원기관

(Support)

금융안전 및 소비자보호부서

(Financial stability & 
consumer protection)

보증 및 조달부서

(Guarantee & 
Financing)

채무관리부서

(Debt Management)
현금관리부서

(Cash Management)

그림 4. SNDO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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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과 결과에 따라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등의 평가는 양적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양적평

가가 제한되는 운영위험 등 동일한 절차 내에서 확인·평가·관리한다. 우선순위 및 대안 단

계에서는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

안을 작성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대안을 이행하며, 보고 및 추적

단계에서는 이행된 위험관리대안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스웨덴은 1789년부터 SNDO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채무관리기구를 ‘도입’했다기보다는 

DMO의 ‘원조’격으로 인식해야 한다. 스웨덴은 국가채무 상승세를 보이다가 1997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1998년 DMO를 설립한 직후 국가채무가 하

향세를 유지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하

게 증가했다.

그림 5. SNDO 위험관리절차

자료: SNDO, 「Financial and Risk Policy」, 2018.

그림 6. 영국, 스웨덴의 중앙정부 채무 추이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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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채무를 총괄·관리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채입찰과 회계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국채관리를 위

해 국채과는 국채발행, 국채제도, 국채시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국고과는 국고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건전성과5는 국가채무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DMO와 SNDO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

독립 국가채무관리 전담기구 도입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OECD 등 여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라 평가받고 있다. 하

지만 선제적으로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관리 전담기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에 두느냐 또는 외청형태로 두느냐는 부가적 논의

가 필요해 보인다. 궁극적으로, 현재와 같이 국가채무의 총량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되, 

독립전문기구가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전담기구 내 국채관리 기능 일원화 

기획재정부 내 국고국과 재정혁신국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채관리에 한정

하여 논의하면, 국고국은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재정혁신국은 국채

03

5    �재정건전성과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중앙정부를 포괄 범위로 하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등 4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 7.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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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위험관리

국가채무관리계획수립

국고과

Back Office

재정건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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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팀

Front Office

국고팀

Back Office

재정혁신국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한국은행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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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위험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현행 국고국에서는 국채발

행 및 국고금 관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재정혁신국(재정건전성과)은 국가채무위험관

리,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여기서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에 규정하

고 있는 국가채무를 의미하는데, 현행 국채과 및 국고과의 기능에 국채위험관리 기능의 

이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일원화). 즉, 국채위험관리는 국고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

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국채발행, 국채관리, 위험관리 기능

은 단일 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국가채무관리 전담기구 내 정책연구팀 구성

현재까지 국고국에서 국가채무의 포트폴리오 규모와 구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왔다. 하

지만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더욱 정

치하고 과학적인 채무관리 분석 및 그에 따른 전략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영국과 스웨덴

의 경우와 같이 정책·연구팀 구성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 등 분석에 기초하여 국채를 관

리할 필요가 있다.

전담기구 미도입 전제

국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은행과 더욱 적극적이고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예: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터키). 아울러 현재 재정혁신국(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위

험관리,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기능6을 국고국(국고과) 기능으로 이관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은 현 세대에 남겨진 숙제이니 만큼 국가채무관리

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6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재정건전성 관리차원에서 재정건전성과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되, 「국가재

정법」상 국가채무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국고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MO 홈페이지. https://www.dmo.gov.uk

•SNDO 홈페이지. https://www.riksgalden.se/en/aboutsndo/about-the-debt-office/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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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표. OECD 국가 채무관리기구 현황

국가
DMO 

운용
재무부

재무부(주도)와 

중앙은행(위임)
비 고

호주 ○
1999년 7월 Australian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AOFM) 설립

오스트리아 ○ 1992년 1월 Austrian Federal Financing Agency(AFFA) 설립

벨기에 ○
Treasury 내 Financing of the state and Financial Markets

(3개 부서로 구성)에서 관리

캐나다 ○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협력하여 관리

칠레 ○ 재무부가 관리

체코 ○ 재무부가 관리

덴마크 ○ 1991년 중앙은행에 위임되어 관리

핀란드 ○ MOF내 the State Treasury에서 관리

프랑스 ○ 경제산업고용부에 속한 AFT에서 관리

독일 ○ 2000년 2월 German Finance Agency(GmbH) 설립

그리스 ○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감독하 1999년 설립된 

Public Debt Management Agency에서 관리

헝가리 ○ Government Debt Management Agency Pte. Ltd에서 관리

아이슬란드 ○ National Debt Management Agency에서 중앙은행으로 이관관리

아일랜드 ○
1990년 말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

(NTMA) 설립

이탈리아 ○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Public Debt Management Directorate)에서 관리

일본 ○ 재무성이 관리

한국 ○ 기획재정부에서 총괄·관리, 한국은행 사무처리

룩셈부르크 ○
Minister of the Treasury and Budget 감독하 

State Treasury에서 관리

멕시코 ○ Minister of Finance and Public Credit가 관리

네덜란드 ○ Minister of Finance의 Dutch State Treasury Agency이 관리

뉴질랜드 ○
Treasury of the New Zaeland의 Debt Management Office가 

관리

노르웨이 ○ 재무부의 책임하 중앙은행의 협력관리

폴란드 ○ 재무부가 관리

포르투칼 ○ 1996년 12월 Portuguese Debt Management Office(IGCP) 설립

슬로바키아 ○ 2004년 Debt and Liquidity Management Agency(ARDAL) 설립

스페인 ○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의 public debt issurance 

and management가  관리

스웨덴 ○ 1789년 Swedish National Debt Office(SNDO) 설립

스위스 ○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에서 관리

터키 ○ Undersecretariat of Treasury와 터키중앙은행(CBT)의 협력관리

영국 ○ 1998년 4월 UK Debt Management Office 설립

미국 ○ 재무부가 관리

자료: �OECD(2009), 「Central Government Debt: Statistical Yearbook 2009」와 OECD(2010), 	
「Central Government Debt: Statistical Yearbook 2000-2009」의 개별 국가별 Methodological Notes에 기초하여 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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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K P F I S - 인 사 이 트  국가회계 발생주의 이해
류진동 디브레인운영본부 차장(dowoomy@kpfis.kr)

정부는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등을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받아 수정·반영하여 5월 31일자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2018회계연도 국

가결산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9월 1일)전까지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예산결산·재무결산으로 구성이 되며, 그동안 나라재정에서는 예산결

산 위주로 게재하였으나. 이번호에서는 재무결산의 기준이 되는 국가회계제도 및 발생주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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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구분 국가회계 기업회계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국가가 제공한 서비스별 원가산출 및 평가가 중요

 - 비교환거래가 중요

기업의 지속적인 이윤 추구

 -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는 손익계산서가 중요

 - 당기순이익이 중요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법적통제

수입, 지출, 자산관리, 채무관리 등 모든 부문에서 

법적 통제를 받음

예)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등

모든 기업활동에서 법적 통제는 없으며 자율적 

경영활동으로 발생

예) 예산: 기업의 목표를 제시하는 참조적 의미

정보이용자 국민 등으로 국가와 간접적으로 관련 주주, 채권자 등으로 기업과 직접 관련

자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용자산, 전비품, 문화재 

등을 포함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만을 자산으로 규정

발생주의란  

회계는 기록방법에 따라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거래의 인식방법에 따라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로 

조합이 이루어진다.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거래만을 기록하며, 현금의 증감만을 거

래의 결과로 보는 방식으로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이해가 쉽고, 확실한 

측정이 가능하며, 현금의 흐름에 대한 통제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금을 제

국가회계란

회계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

하여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보고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회계

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보고하기 위한 회계

(이하, 기업회계라 함)를 중심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이론이 정립되고 회계실무가 발

전되어 왔다.  

이에 반해 국가회계는 비교환거래가 주인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의 예산회계를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었으며, 국가회계가 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점을 고

려하면, 기업회계의 많은 부분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계법

령에 따라 규제되고, 통제하는 국가회계는 기업의 회계환경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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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자산, 각종 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회계정보는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는 별도로 각 개별법에서 국가채

무관리보고서(국가재정법),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관리운용보

고서(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운용보고서(물품관리법)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변동 외에 권리·업무의 변동을 포함한 경제적 실질이 변

동하는 시점부터 거래로 인식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금주의 회계보다 복잡하지만 다수 정보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

고, 복잡한 거래환경하에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적용하고 있다.  

03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우리나라는 국가회계가 1960년대에 도입되어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예산회계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예산회계정보만으로는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파악이 힘들어 정부의 재정상태나 재정운영의 결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와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근간으

로 한 국가회계법(2007년)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회계기준(2009년)의 제

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2007년) 및 국가회계기준센터(現 한국조세재

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설립(2010년)을 통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을 가

속화하고 그 결실을 거두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는 예산회계와 대비하여 ‘재무회계’라고 지칭하며, 기존의 예산회

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통하여 세입세출 정보에 국가재정의 재정상태 및 

표 2.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

구분 발생주의 현금주의

거래인식
권리·업무의 변동을 포함한 경제적 실질이 

변동하는 시점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점

부기 복식부기(차변, 대변) 단식부기

표시 경제적 실질 가치로 자산부채 표시 취득원가로 표시

기록방식 자산부채의 변동을 동시 기록 자산, 부채 별도 기록

장단점
복잡하여 전문가 필요

제반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다양한 회계정보 산출

전문지식 없이도 이해 가능

현금의 흐름에 대한 통제가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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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 등에 대한 회계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예산회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

진다.

04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성과

정부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첫째, 계약에 따라 향후 재정지출이 확정된 국가채무(국가재정법 제91조 제2항 등에서 중

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만을 관리하여 연금충당부채와 같이 지출시기와 금액을 알 수 없었지만,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잠재부채를 인식하면서 국가의 중장기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풍부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국가 재정상태표의 자산부문에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은 물론 사회기반시설과 건설중인자산까지 반영함으로써 국가 자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셋째,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착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재정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

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국가회계는 현금의 입출만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방식을 따랐으

므로 회계적인 부채의 개념조차 없었다. 그러나 국가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한 회

계측정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 부채수치의 산출근거가 명확해졌고 위에서 언급한 국가채무와 

그림 1. 국가회계 법규체계

국가회계법
● 국가회계의 원칙
● 결산보고서 체계, 구성 등

국가회계법 시행령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세부내역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구성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작성방법
● 자산·부채 정의, 평가방법 등

국가회계예규
● 특수계정의 회계처리나 원가계산사항 등

  (융자·보증, 연금·보험, 원가계산, 국고금회계 등)

실무처리지침 등 ● 계정과목해설서, 결산작성지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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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뿐만 아니라 미지급비용이나 선수수익과 같은 발생주의 부채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별 투입원가 정보의 산출에 따라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이 가능하게 

된 점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의 중요한 성과이다. 

05
국가 재무결산 주요 현황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126.6조, 부채는 1,683.4조 원이다.

구분 2018(A) 2017(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순자산 443.2 506.7 △63.5 △12.5

자산

합계 2,126.6 2,062.5 64.1 3.1 

유동자산 401.2 394.4 6.8 1.7 

투자자산 827.9 786.4 41.5 5.3 

일반유형자산 557.6 546.7 10.9 2.0 

사회기반시설 329.5 324.6 4.9 1.5 

무형자산 1.4 1.6 △0.2 △12.5 

기타 비유동자산 9.0 8.8 0.2 2.3 

부채

합계 1,683.4 1,555.8 127.6 8.2 

유동부채 139.3 140.2 △0.9 △0.6 

장기차입부채 505.0 478.4 26.6 5.6 

장기충당부채 998.6 902.2 96.4 10.7 

기타 유동부채 40.5 35.0 5.5 15.7 

(단위: 조 원, %)

그림 2. 국가결산보고서 구성 체계

제 1장  결산총괄

제 2장  세입세출결산

제 3장  수입지출결산

제 1장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2. 재정운영표

    3. 순자산변동표

제 2장  주석

제 3장  필수보충정보

제 4장  부속명세서

I. 결산개요 II.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 III. 재무제표 IV. 성과보고서

예산 결산 재무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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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향후 차세대 dBrain 시스템에서는 국가회계제도와 관련하여 원가관리의 세분화, 발생주

의 GFS 자동산출 등을 고려하여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활동을 파악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

이다.

【 참고 】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 특이사항(가장 비싼 자산현황)

06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343.3조, 국세수익 등 비교환수익은 351.1조 원이다.

구분 2018(A) 2017(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재정운영 결과 △7.8 21.1  △28.9  △137.0

재정운영 

순원가

합계 343.3 345.2  △1.9  △0.6

프로그램원가 344.6 328.4 16.2 4.9

관리운영비 26.5 25.4 1.1 4.3

비배분비용 23.7 34.7  △11.0  △31.7

비배분수익  △51.5  △43.3  △8.2  △18.9

비교환수익

합계 351.1 324.1 27.0 8.3

국세수익 294.9 266.1 28.8 10.8

부담금수익 17.6 17.2 0.4 2.3

사회보험수익 17.9 16.3 1.6 9.8

제재금수익 등 6.1 6.6  △0.5  △7.6

기타 재원조달 및 이전 14.6 17.9  △3.3  △18.4

(단위: 조 원, %)

건물 무형자산 고속도로 보유물품

정부세종청사 1단계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경부고속도로 슈퍼컴퓨터 4호기

장부가액

4,502억 원

취득가액

1,007억 원

장부가액

12.1조 원

장부가액

26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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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2019년 예상 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하는 2.6% 수준

에 이를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각 전망기관은 내수와 수출의 위축세를 걱정하며, 이러한 

정부의 예상이 낙관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총 6.7조 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 추경안은 이름 그대로 미세먼지 등으

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 정부가 밝힌 재원조달 방안이나 정책효과분석에 따르면, 추경 후에도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안(39.4%)과 비슷한 수준(39.5%)을 유지할 것이며, 미세먼지의 경

우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 톤에 더해 0.7만 톤 수준 추가 감축을 달성하고, 2019년 

GDP 성장률은 0.1%p 정도 높아질 것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은 정규 예산안 편성 시에는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예컨대, 천재지변)

가 발생하거나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있을 때 추가로 편성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추경편성의 경제적 효과
허석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shur@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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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그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는 항상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 싼 논

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추경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관련

한 기존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이번 추경안에 대해 바라는 바를 몇 자 적어본다.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기준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는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가 유의하게  

0보다 큰 지, 크다면 얼마나 큰 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지출

한 1원 당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다만 재정정책이 마련되고 집

행되어 경기부양 효과가 경제 전체에 퍼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책

시차(policy lag)가 존재하며, 이를 고려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몇 분기 이내에 

관측된 경기부양효과를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재정승수는 다른 값을 갖는다.  

다음으로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재정지출 항목이나 형태 별로 다른 승수효과를 갖

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는 재정부문의 총량이 같을지라도 구성이 달라지면 그에 따

라 거시경제가 다른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소위 구성효과라 불리는 이 효과

는 제한된 규모의 공적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효율성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재정정책은 정책시차의 존재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는 이를 감안한 선제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금번 추경안의 처리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의 시차가 상당하며, 집행 이후의 시차를 고려하면(통화정책과 비교하여) 재정정

책이 경기부양수단으로 시기조절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집행과정 자체의 소요시

간을 감안한다면 정책시차는 더 길어질 수 있다.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

지금까지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및 

거시 통계가 어느 정도 긴 시간을 두고 축적됨에 따라 주로 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한 분

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위에서 언급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기준 연구결과를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추정방식과 분석 자료의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연구에 따라 

재정정책의 유효성 및 재정승수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여러 추정결과를 종합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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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유의하지 않거나 재정승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 또한 정책

시차(예산 집행 이후)가 짧지 않아 재정승수의 부양효과가 늦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평균

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출승수와 조세승수가 모두 1보다 작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이며, 이는 미국은 물론 유럽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Iletzki et.al.(2009)에 따르면, 우

리나라와 같이 변동환율제와 인플레이션 타겟팅(inflation targeting)을 채택하고 대외의

존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재정승수효과가 작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여 환율시

스템이나 통화정책 운용방식에 큰 차이가 없음을 감안한다면, 높은 대외의존도(소규모 개

방경제)가 우리나라의 재정승수가 낮게 추정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실증적으로는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재정지출의 형태 및 용도에 

따라 정부의 재정활동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김승래·송호신·김우철(2009), 김배근(2011), 그리고 최진호·손민규(2013) 등은 지출의 

형태별로는 이전지출의 승수효과가 경상지출이나 자본지출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보인

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박승준(2009)은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분야별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후, GDP 증가를 위해서는 자본지출 비중이 높

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

이며, 민간소비의 증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

적인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들은 재정 규모 뿐 아니라 배분(구

성) 조정에 있어 분야별·형태별 재정활동을 비교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UBLIC FINANCE COLUMN

1    �기존 문헌의 정리와 관련하여 김태봉·허석균(2017)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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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정책효과의 경기주기별 비대칭성(손민규·이종욱, 2014)이나 규모의 경제와 같은 요인들이 글로벌금융위기 시 집행된 확장적 재

정패키지의 효과를 키워주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통화정책과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정

정책 단독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비하여 경기부양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Hur and Kim, 2012).

3    �추경재원은 각종 잉여금 및 특별회계·기금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3.6조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이

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4.24.).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정정책과 관련한 기존의 분석이 경제성장률이나 경기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잣대는 재정활동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일 뿐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형평성 제고도 대부분의 

사람이 기대하는 재정의 순기능에 포함된다. 빈곤층에 대한 재정지원의 1차 목표는 소외

계층의 복지증진에 있다. 물론 이로 인해 경기가 부양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나 지출승수

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규모를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맥

락에서 향후 재정정책과 관련한 분석은 기존의 성장효과 혹은 경기부양효과 중심에서 재

정의 형평성제고 효과도 같이 고려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확장시킬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이러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추경보다는 재정규모와 구성을 설계하는 장기적인 시계의 논

의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2019년 추경안에 대한 바람

가계부채문제나 원화약세에 대한 우려 등으로 통화정책에 있어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상

황에서 내수 침체와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통계자료에 기초한 분석에서 재정승수의 크기나 유의성에 대

해 일치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가 재정이 정책수단

으로 무용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집행된 

확장적 재정패키지가 경기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규모나 시기에 있어 과감한 

재정정책은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제 몫을 다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2. 하지만, 필요할 때 

과감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재

정여력(fiscal space)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통화정책당국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정책

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정부 추경안에서 밝힌 재

원조달방안3을 살펴보면, 6.7조 원의 추경이 우리 정부의 재정여력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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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의 역할이 긴급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 있는 만큼 그 역할에 충실하게 편성된 것인지 세부항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국민건강 및 안전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출은 긴급한 사

업을 중심으로 추경에 우선 편성하여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정사업 중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지출을 필요로 하는 속성이 강한 

사업들은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하에 추후 본예산 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4.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된 항목들(무역금융이나 벤쳐·창업 지원 등)

도 지출의 형태나 지출의 용도에 있어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정부가 예상한 바에 따르면, 6.7조 원의 추경안은 2019년 GDP 성장률을 0.1%p 

정도 높여줄 것이라 한다. 2018년도 우리나라 GDP가 대략 1,782조 원 규모였음을 

감안하고, 역산해 보면, 이번 추경안이 올해 집행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승수효과는 

0.26(=1.78/6.7)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물론 예산집행의 시차나 복잡한 전달

경로를 감안하면 이와 같은 승수효과는 2019년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추경

안의 당해 연도 승수효과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으며 경기하강 우려

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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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추경 안에 포함된 에너지 바우처나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경우 1회성 재정사업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려우므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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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5%로,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4%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가 둔화되어 국회가 2019년 예산을 심의했던 2018년 말 국제통화기

금(IMF)은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지만 지금은 3.3% 수준으로 낮춰 

보고 있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

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는데 수출 감소의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은 전분기 고성장  

이후 마이너스 0.2%였던 2017년 4분기와 GDP 감소 폭과 변동 패턴이 유사해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1.8%로 봐도 10년 만에 가장 낮

은 수치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설명과 달리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4월 경상수지는 6억 6천만 달러 적자로 7년 만에 적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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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거시경제 흐름 변화와 
경기 대응 추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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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했다. 외국인 투자자 배당 송금으로 4월엔 항상 본원소득수지가 적자여서 경상수지 흑

자가 항상 감소하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이번에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그만큼 수출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최근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더 나빠지고, 그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의 경기 하강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2017년 중반 경기 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경기 하

강 국면이었고, 설비·건설 투자 둔화와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지속되었고, 수출금액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18년 8월 75.1%에서 2019년 4월 72.6%로 하

락 추세에 있다. 

더욱이 며칠 전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면서 미·중 수교의 기본 전제인 “하나의 중

국” 원칙까지 미국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신냉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 

중국, 미국과 긴밀한 무역관계에 있는 한국 수출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해서 그 어느 나라

보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영향으로 한국경제의 경기 하강은 좀 더 길어지고 더 심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2019년 경기 전망은 상저하고로 2019년 중반 저점을 지

나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이런 기대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IMF 연례협의단은 정부 목표인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기 위해 GDP의 0.5% 이상, 즉 

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정책 권고를 했다. 세계경제 전망이 전반적으

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MF가 각국 정부에 경기 활성화 정책을 권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욱이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

에 없으므로 당연히 내수 확대를 위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더 필요하

다. 작년만 해도 IMF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올해는 통화정책도 확

장 운영을 권고했다. 최근 들어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가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실업률은 

4월 4.4%로 실업자 수가 124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건설투자 감소

로 인한 30~50대 남성 고용률 하락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는 IMF의 정책 권고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추경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 추경을 허용한다. 국민들은 미

세먼지를 재난의 문제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야당이 그동안 고용위기, 고용대란, 고

용참사라고 주장했으니 대량실업 추경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는 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실업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게 정부 책무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불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성장률 저

하로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실업과 빈곤 문제 확대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재정수지가 오히

PUBLIC FINANCE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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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Assessing Fiscal Space: An Update and Stocktaking」, 2018.7.

려 더 악화될 수 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호주,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과 함께 

중단기적으로 재정여력이 상당히 좋은 7개국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한다1. 지금은 풍부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단기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실업을 줄이는 교과서적 거시경제정책을 

써야 할 시기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2조 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5

조 원으로 총 6.7조 원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추경예산으로 실질성장률이 약 0.1% 

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예산이 전년대비 8.5% 증가한 470조 원의 슈퍼예산인데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냐

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작년 말 예산안을 심의했을 때엔 2019년 성장

률을 2.6~2.7%로 봤고 그에 맞는 예산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경기 하강

이 더 심각하니 그에 맞게 선제적 경기대응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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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거시경제학계는 거시경제 조절 정책수단으로 과거처럼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함께 쓸 것을 권고하고, 특히 저물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서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강조하

고 있다. IMF 연례협의단이 2.6%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9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

하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 따른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대응 거시경제정책을 주로 통화정책에 의존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거시경제학계는 경기대응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 통화

정책과 재정정책을 함께 쓸 것을 권고하고 특히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이었던 제이슨 퍼만이나 직전 IMF 수석 이코노

미스트와 전미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올리버 블랑샤 등 거시경제학계의 석학들은 재정정책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낮고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며 실증 분석 결과 재정 확대가 민간 투자를 저해하기보다 오히려 촉진했으며, 

확장 재정정책이 이자율을 높여 민간 투자를 저해한다는 구축효과도 별로 없다고 주장한

다. 더욱이 국채금리가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의 

재정 여력이 좋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본

다. 오히려 국가채무 비율보다 경상성장률과 국채 금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며, 저금리·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재정지출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공공투자 기회가 있다면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장기 성장률과 재정 상황을 개선시키

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은 불

황을 방치하면 경제의 공급 능력이 감소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거시경제학자들은 저성장 침체가 지속되면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

가 거시경제 전반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즉 한 국가의 공급 능력을 말하는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자본축적과 총요소생산성으로 불리는 기술혁신 능력으로 결정된다. 불황이 장기

화되면 실업자의 노동능력·인적자본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 위축으로 

자본축적이 둔화되고, 모험적인 혁신 노력들의 성공 확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혁신을 추

구하는 기업가정신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는 경우 정부는 실업을 줄이고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

다고 본다. 이런 거시경제학계의 흐름을 반영해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편으로 감세정책을 

펴면서 다른 한편 국채 발행으로 SOC투자를 하는 등 과감한 적자재정을 지속했고 그 결

과 실업률 3%라는 완전고용 상태를 달성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은 미국경제가 현재 완전

고용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8년 전 고실업률 상황일 때 수준의 적자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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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다.

이번 추경 재원 중 3.6조 원은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한다. 문재인 정부의 잦은 추경 편성

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2018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38.2%

인데, 25.4조 원 초과세수로 국가채무를 많이 갚아 국가채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더욱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6년 이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어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

불황 땐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더 타격을 받기 마련이기에 위기·재난 지역 공공일

자리 확대, 실업급여·생계급여 확대와 지원조건 완화,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공기정화

기 설치 지원 등 추경 지원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대책과 민생경제 추경을 분리해 총선용 

민생경제 추경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황이 야기하는 민생경제의 어려

움을 외면하는 것이다. 추경과 같은 경기대응 거시경제정책은 적시성이 생명이다. 국회는 

추경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되 재정정책의 적시성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표.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비율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채무 비율 31.6 32.3 34.3 35.9 37.8 38.2 38.2

일반정부 부채 비율 34.5 36.6 39.6 41.8 43.2 43.7 42.5

공공부문 부채 비율 56.5 59.6 62.9 64.5 64.2 63.1 60.4

(단위: %, GDP 대비)

주: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비
금융공기업 부채임. GDP는 2010년 기준년 개편 국민계정 자료 이용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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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경 정 예 산

□ �예산의 편성·확정시기와 실제 집행에는 시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국회의 예산 확정 후 천재지변 또는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예산 변경(추경)이 필요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증액(추가예산) 외에도 예산의 감액(경정예산)이 포함되며, 이 둘을 합쳐 추가경정예산으로 

통칭

□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추경은 총 8회 편성되었으며, 2019년 추경규모*는 6.7조 원

* 추경규모는 세출예산의 증/감액분만을 계상하지 않으며, 세입예산의 증/감액까지 모두 계상

○ �1998년, 1999년, 2001년, 2003년 등 2회 추경이 편성된 경우도 존재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

에서는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②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및 발생 우려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

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 

※ 톺아보다: 샅샅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최정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ungwoo1088@kpfis.kr)

그림 1. 연도별 추경편성 현황
(단위: 조 원)

주: 2019년은 추경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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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예산의 편성재원은 주로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국채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최근 5년간 추경

에서는 2016~2018년은 초과세수의 비중이 크며, 2015년과 2019년은 국채의 비중이 높음

□ �정부가 4월에 제출한 2019년 추경(안)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대형 산불 등 국민

안전의 중대한 위해 요인을 해소하고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편성

표. 추경예산 편성 재원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2016 2017 2018 2019

추경 규모 11.6 11.0 11.0 3.9 6.7

결산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포함)
0.7 1.2 1.1 2.6 0.4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1.5 - 1.3 1.3 2.7

국채 발행 9.4 - - - 3.6

세수 증가분 - 9.8 8.6 - -

그림 2. 2019년 추경 예산(안) 주요내용
(단위: 조 원)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구성 

배출원별 저감, 0.8
고용 및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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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역경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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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중 국세수입은 31.4조 원(부가가치세 17.1조 원, 소득세 5.6조 원 등)으로 전

년 동기 대비 0.1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09.4조 

원으로 일반회계 106.4조 원, 특별회계는 3.0조 원으로 구성된다.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총수입

170.8조 원

1. 최근 재정통계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수입 예산은 447.7

조 원이며 2019년 총수입 예산은 476.1조 원이다.

총수입

2019년 4월 중 총수입은 49.8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170.8조 원으로 진도율1은 35.9%이고 전년 동기 대비 0.9조 원 증가(진도율 2.1%p 하락)

하였다. 이 중 국세수입은 109.4조 원(전년 대비 0.5조 원 감소)이며, 세외수입은 10.1조 

원(전년 대비 0.8조 원 감소), 기금수입은 51.3조 원(전년 대비 2.2조 원 증가)이다.

총수입 추이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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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년 2019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7.4
121.2

169.9

77.5 121.0 170.8
214.0

243.8

291.9
327.1

359.2
403.3

432.7
465.3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kr)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kr)

50.8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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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2019년 4월 중 총지출은 58.4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196.7조 원으로 진도율2은 41.9%이고 전년 동기 대비 27.0조 원 증가(진도율 2.7%p 상

승)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13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9

조 원 증가하였고, 기금은 49.1조 원으로 전년 대비 4.6조 원 증가하였다.

국세수입

109.4조 원

총지출

196.7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2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지출 예산은 432.7

조 원이며 2019년 총지출 예산은 469.6조 원이다.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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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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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138.3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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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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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집행관리 점검 대상인 45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된다.

누적 집행률

45.3%
월간 집행률

11.9%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단위: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월 누적 집행률 4월 월간 집행률

과학기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

통신

농림수산

환경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통일·외교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국방

총합계

누적 
집행률

70.4 

60.8 

55.1 

54.8 

47.7 

46.9 

46.8 

46.4 

45.8 

43.9 

43.8 

43.6 

43.4 

42.2 

27.9 

45.3 

0 10 20 30 40 50 60 70 80

2019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3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4월 말 기준 누적 집행액

은 114.4조 원으로, 연간 계획(252.6조 원) 대비 45.3%를 집행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는 94.3조 원(연간 계획 대비 45.1%), 40개 기금에서는 20.1조 원(연간 계획 

대비 46.1%)을 집행하였다.

4월 말까지의 주요 분야별 집행률은 과학기술(70.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0.8%), 

보건(55.1%), 통신(54.8%) 분야 순으로 높으며, 국방(27.9%), 교육(42.2%), 공공질서 및 

안전(43.4%) 분야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4월 월간 집행률은 11.9%이며, 분야별로는 통일·외교(16.0%), 농림수산(15.0%), 교통 및 

물류(14.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4.5%)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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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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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13.9

32.7 15.0

36.3 10.6

34.4 12.4

32.2 14.2

29.8 16.0

29.3 14.6

37.4 6.3

31.6 12.0

35.8 7.6

31.1 11.1

20.2 7.7

33.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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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25.9조 원 적자

재정수지

2019년 4월 통합재정수지는 25.9조 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12.9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8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6.1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25.2조 원 악화되었으나, 이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을 바탕으로 한 지출 확대 등에 기인한다.

(단위: 조 원)통합재정수지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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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38.8조 원 적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단위: 조 원)관리재정수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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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순차입이란 특정 기간 내에 국고채 발행 또는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증가 규모에서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감소 규모를 제외한 잔액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순차입 전월 대비

-15.5조 원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단위: 조 원)중앙정부 채무 순차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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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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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되며,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

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한다(2018년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680.7조 원으로 지방정부 채무(잠정치) 28.9조 원이 반영됨).

중앙정부 채무

2019년 예산 상 중앙정부 채무4는 711.1조 원이며, 4월 말 현재 675.8조 원이다. 국고채

권 잔액 증가(7.7조 원), 외평채권 잔액 감소(-1.6조 원) 등에 따라 전월 대비 5.5조 원 증

가하였으며, 전년(2018년 결산 기준) 대비 24.0조 원 증가하였다. 

중앙정부 채무

675.8조 원

주: 2019년은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규모를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단위: 조 원, %)중앙정부 채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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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현액

1,085.3조 원

국유재산

2019년 4월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1,085.3조 원으로 전월 대비 4.1조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5 811.6조 원(전월 대비 3.0조 원 증가), 일반재산6 273.7조 원(전월 대비 1.2조 

원 증가)으로 구성된다.

4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1조 5,058억 원이며 전월 대비 1조 2,776억 원 증가했다. 

처분 총액은 1,960억 원이고 전월 대비 1,309억 원 감소하여, 4월 중 취득 총액이 처분 총

액을 1조 3,098억 원 초과한다.

주 �1) 2018년,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단위: 조 원)국유재산 추이

1,090

1,080

1,070

1,060

1,050

1,040

1,030

1,020

1,010

1,000

2018년 2019년

1,077.2 1,077.4 1,077.8 1,080.9
1,083.2 1,084.6 1,084.1 1,082.2 1,082.5 1,083.7 1,085.6

1,082.6
1,079.0 1,080.3 1,081.2 1,085.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청·관사, 도로, 하천 등이 이에 해당된다.

6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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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년도 이월액 등이 반영된 예산정보로써 당해연도 국회 확정 예산액과는 다를 수 있다.

8    �교부집행액이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지급한 보조금 규모이며, 실집행액이란 최종 보조사업자까지 전달(이체)

된 보조금 규모를 의미한다.

국고보조금

2019년 국고보조금 예산(본예산 기준)은 77.8조 원으로 전년도 예산 66.9조 원에 비해 약 

10.9조 원 증가하였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예산현액7은 78.5조 원이며, 5월 누적 실집

행 실적은 24.3조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0% 실집행되었다(5월 누적 교부집행액8은 예

산현액 대비 52.4%).

5월 누적 실집행률

31.0%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단위: 조 원)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국유재산 순취득 총액

1.3조 원

주 �1) 2018년,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3) �순취득이란 매입, 교환 및 환지, 신규등록 및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에서 매각, 교환 및 환지, 멸실 및 양여로 인한 처분을  

제외한 규모를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단위: 조 원)국유재산 취득·처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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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8
2.0 2.3 0.9 1.3

2018.5. 기준 2019.5. 기준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실적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실적

0 20 40 60 80 0 20 40 60 80

66.9

69.8

21.9 57.0

77.8

78.5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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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교부집행률

73.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가장 높은 실집행률

40.8%
(사회복지 분야)

분야별로 사회복지 18조 8,278억 원, 농림수산 1조 5,947억 원, 환경 8,014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7,163억 원, 문화 및 관광 7,04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507억 

원이 실집행되었다. 예산현액 대비 교부액을 나타내는 교부집행률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

야가 73.1%로 가장 높지만,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액을 나타내는 실집행률은 사회복지 분

야가 40.8%로 가장 높다.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률 (단위: 조 원, %)

0 10 20 30 40 50 60 70 80

공공질서 및 안전

통신

교육

보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환경

농림수산

교통 및 물류

국방

통일·외교

전체

실
집행액

0.2

0.03

0.01

0.4

0.7

0.7

0.2

0.01

18.8

0.3

0.8

1.6

0.5

0.01

0.02

24.3

실
집행률

22.0

9.0

5.4

26.0

19.4

15.1

10.3

15.4

40.8

34.0

16.8

17.2

15.9

10.6

2.3

31.0

교부
집행액

0.8

0.3

0.2

1.0

2.1

2.6

1.0

0.03

24.4

0.4

2.4

4.5

1.3

0.02

0.1

41.2

교부
집행률

73.1

68.3

68.2

60.3

56.7

55.9

54.2

54.0

52.9

50.5

50.0

48.7

46.5

19.2

7.5

52.4

교부집행률 실집행률

주: 2019년 5월 누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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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구조와 추이

2019년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총지출은 20조 1,317억 원(총지출 대비 4.3%)으로 2018

년(19조 677억 원) 대비 5.6%(1조 640억 원)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 총지출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총지출 대비 비중은 평균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분야별 통계: 공공질서·안전 분야

공공질서·안전 분야

20.1조 원

주: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질서·안전 분야 추이 (단위: 억 원, %)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5.0

4.0

3.0

2.0

1.0

0.0

이번 호에서는 15대 분야(예비비 제외) 중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재정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

습니다.

보건
(2018. 12)

문화·관광
(2019. 1)

환경
(2019. 3)

교육
(2019. 5)

통신
(2019. 7)

 교통·물류
(2019. 2)

과학기술
(2019. 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19. 8)공공질서·안전

(2019. 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53,126 151,853 158,206 167,252 174,966 
183,342 190,677 201,317 

(4.7)

(4.3) (4.4)
(4.3) (4.4)

(4.6)
(4.4) (4.3)

총지출(좌축)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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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2019년 본예산 기준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일반회계 92.9%(18조 7,017억 원), 특별회계 

3.2%(6,429억 원), 기금 3.9%(7,871억 원)로 편성되었다. 먼저 일반회계는 인건비(11조 

8,388억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일반회계의 63.6%)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주요 소관인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등의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

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책임운영기

관특별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고, 기금은 국유재관리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

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편성되었다.

2019년 본예산 기준 공공질서·안전 분야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6,429억 원이다.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가 2,660억 원으로(공공질서·안전 분야 특별회계 합계 대비 41.4%)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등기특별회계(2,303억 원, 35.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761억 원, 

11.8%), 교도작업특별회계(704억 원, 11.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반회계

18.7조 원

특별회계

0.6조 원

 
기금

0.8조 원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공공질서·안전 분야 회계·기금별 현황 (단위: 억 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 1)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92.7) (90.6)
(92.1) (92.2)

(92.0)

(3.1)

(93.0)

(3.1)

(92.9)

(3.2)

(92.9)

(2.4) (3.9)
(3.1)

(3.3)
(3.8)

(4.9) (5.5)
(4.8)

(4.6)
(4.1)

190,677 

153,126 151,853 
158,206 

174,966 
167,252 

183,342 

201,317 

(3.9)
(4.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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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844

746회계간거래

일반회계전출금 746

97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기금전출금 97

특별회계 운용 규모

0.3조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기특별회계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2,883 면허료 및 수수료 

150 전년도이월금

13 건물매각대

자체수입2,997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150

일반지출 2,303

운용 규모1)

3,147억 원

세출세입

등기특별회계는 등기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등기특별회계법」에 근거해 1994년 

설치되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 용도폐지한 등기소 부지 및 시설 매각대금, 등기업무 

관련 수입금, 이월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

며, 등기소의 설치 및 관리, 등기업무 관련 경비, 차입금·예수금 상환, 기타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에 지출한다.

2019년 운용규모는 3,147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2,997억 원, 전년도 이월금 150억 

원이며, 지출은 일반지출 2,303억 원,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844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3조 원

 
등기특별회계

0.2조 원

주 1) 2014년까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3)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특별회계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질서·안전 분야 특별회계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교도작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47.0)

(28.1)

(9.3)
(7.1)
(8.6)

(36.5)

(11.7)

(41.5)

(10.3)

(37.7)

(38.7)

(12.3)
(11.2)

(35.8)

(41.4)

(11.0)
(11.8)

(9.6)

(26.4)

(7.8)
(4.6)
(21.5)

(30.2)

(10.3)

(23.7)

(6.6)

(30.7)

(23.9)

(4.9)

(11.3)

(25.9)

(7.1)
(5.3)

(27.5)

(22.9)

(34.2)

(27.9)

(7.7)
(5.8)
(11.9)

(12.5)

7,241 

5,602 5,923 
6,429 

7,513 
8,335 

7,549 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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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본예산 기준 공공질서·안전 분야 기금의 편성 규모는 7,871억 원이며 국유재산관

리기금이 6,389억 원으로(공공질서·안전 분야 기금 합계 대비 81.2%)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한다. 그 뒤를 이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956억 원, 12.2%), 사법서비스진흥기금(526억 

원, 6.7%)이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0.6조 원

주 1)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기금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질서·안전 분야 기금 운용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사법서비스진흥기금국유재산관리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복권기금

(86.0)

(13.9)
(88.7)

(11.2)

(88.7)

(11.3)

(84.8)

(15.2)

(79.3)

(13.5)
(7.2)

(82.0)

(11.9)
(6.2)

(82.0)

(11.6)
(6.4)

(81.2)

(12.2)
(6.7)

(0.1)

(0.1)

7,199 
7,591 7,871 

3,702 

5,896 

4,920 
5,449 

6,696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범

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근거해 2011년 설치되었다. 주요 세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에 따른 벌금수납액,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1,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자산, 기금운용으로 인해 생기는 수익금 등

이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및 보조금 교부, 다른 법률에 따

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사업이나 활동,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목적으로 하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활동 등에 지출이 편성된다.

2019년 운용규모는 1,011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37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824억 원, 여유자금회수 150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사업비 956억 원, 기금운영비  

1억 원, 여유자금운용 55억 원으로 편성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2항(손해배상과의 관계)에 따른 구상금으로,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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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재정 현황

2019년 본예산 기준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경찰, 법무 및 검찰, 법원 및 헌재, 해경, 재

난관리 부문까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경찰 부문으로 

56.4%(11조 3,558억 원)를 차지하고, 법무 및 검찰 부문 20.2%(4조 615억 원), 법원 및 

헌재 부문 10.3%(2조 652억 원), 해경 부문 6.9%(1조 3,845억 원), 재난관리 6.3%(1조 

2,647억 원)이다.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경찰

11.4조 원

법무 및 검찰 

4.1조 원

법원 및 헌재 

2.1조 원

해경

1.4조 원

재난관리

1.3조 원

주 1)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교육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2)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질서·안전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 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경찰 법원 및 헌재법무 및 검찰 해경 재난관리

(11.1) (6.9) (6.4) (7.9) (7.4) (6.8) (6.5) (6.3)

(18.0) (19.4) (20.4) (19.8) (19.2) (20.4) (19.7) (20.2)

(53.8) (56.0) (55.8) (55.3) (55.9) (56.0) (56.8)
(56.4)

(9.7) (10.1) (9.9) (9.9) (10.4) (10.2) (10.3) (10.3)
(7.4) (7.6) (7.5) (7.1) (7.2) (6.6) (6.6) (6.9)

기금 운용 규모

0.1조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지출수입

19 기타경상이전수입

13 변상금

자체수입37

여유자금 회수150

사업비 956

기금운영비 1

여유자금 운용 55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824

824 회계·기금간거래

일반회계전입금 824

운용 규모1)

1,011억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53,126 151,853 158,206 
167,252 

201,317 
190,677 

174,966 1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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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주요 사업

공공질서·안전 분야 주요 계속 사업은 규모가 큰 인건비2 지출을 제외하면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국가배상금지급 사업 등이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화재안전 특별대책 사업이 

편성되었다.

먼저,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2019년 3,959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998

년부터 시작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배상금지급 사업(3,000억 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 공공영조물 설치·관리 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의 소송에서 승

소한 자에 대해 법원판결금, 소송비용 등을 배상한다.

마지막으로 화재안전 특별대책 사업(325억 원)은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화재

안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2019년 신규 편성되었다. 기존 제천·밀양화재 같은 대형참사

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 및 조치와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화재위험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굴하려는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0.4조 원

국가배상금지급 사업

0.3조 원

화재안전 특별대책 사업

325억 원

2    �공공질서·안전 분야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지방경찰청인건비(6조 6,724

억 원), 경찰청인건비(1조 5,934억 원), 일반인건비(1조 1,073억 원), 교도소운영인건비(1조 342억 원), 검찰청운영인건비(7,233억 

원), 지방관서인건비(7,082억 원) 순으로 편성되어있다.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5G’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인프라’, ‘4차 산업혁명’, ‘기회’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 개통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 창출에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5G 기반시설 투자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

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달 의  이 슈 키 워 드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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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19.5.17.), 수집기간: 2019.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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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 (sgkim@kpf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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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란 방대한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

프라1로, 정부는 5G 네트워크를 조기에 보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5G 주파수를 조기 할

당하였으며, 최대 3%까지의 세액공제와 관련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낙찰가 3조 6,183억 원2 등으로 5G 네트워크 서비스 개통을 지원

함으로써,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전 산업 분야와의 융

합을 통해 대규모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파수할당 대가로 운용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으

로 계상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

원하기 위해 1991년 설치된 기금으로, 통신사업자 부담금,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 

대가의 55%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정보통신 관련 표준을 개발하거나 관련 기반 조성 등에 

쓰고 있다. 2019년 총계 기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1조 3,066억 원이며, 주파

수할당 대가와 같은 법정부담금 6,101억 원이 포함된 자체수입 7,230억 원, 정부내부수

입 및 기타 44억 원, 여유자금회수 5,792억 원 등의 수입과, 사업비 8,704억 원, 기금운

용비 225억 원,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2,500억 원, 여유자금운용 1,637억 원 등의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송속도 최대 30Gbps, 전송지연(촉각수준) 1ms, 기기 연결 ㎢당 최대 100 만개로 4G 대비 각각 20배, 0.1배, 10배 향상된 수준이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 2018.6.18.

정보통신진흥기금 (단위: 억 원)

주 1) 본예산 기준
    2) 단수조정으로 세부 항목의 소계가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 2019.3.

지출수입

운용 규모

총   계 : 13,066억 원

총수입 : 7,230억 원

총지출 : 8,929억 원

7,230자체수입 8,704사업비

225기금운영비

2,500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1,637여유자금운용

44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792여유자금회수

6,101법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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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G 관련 주요 재정사업

방송통신발전기금3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를 근거로 하여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설치되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재원은 방송사업자 분담금, 가격경쟁

에 의한 주파수할당 대가의 45% 등으로,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방송통

신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총계 기준 운용규모는 1조 2,579

억 원이며, 수입은 주파수할당 대가와 같은 법정부담금(6,966억 원) 등 자체수입 7,311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88억 원, 여유자금회수 4,180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사

업비 8,176억 원, 기금운영비 43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500억 원, 여유자금운용 

860억 원으로 구성된다.

(단위: 억 원)

주: 총지출, 본예산 기준
자료: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

주요사업 규모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기반조성

전파연구 사업

K-ICT 전파자원 선순환 개발환경 조성

복합전파환경에서의 국민건강 보호기반 구축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

4
37
8

34
30
9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억 원)

주 1) 본예산 기준
    2) 단수조정으로 세부 항목의 소계가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 2019.3.

지출수입

운용 규모

총   계 : 12,579억 원

총수입 : 7,311억 원

총지출 : 8,219억 원

7,311자체수입 8,176사업비

43기금운영비

3,500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860여유자금운용

1,088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180여유자금회수

6,966법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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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네트워

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0년 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4 

외의 지역에서 5G 이동통신시설을 투자한 이동통신사에 법인세의 2%를 공제해줄 계획이

다. 또한 법인세의 1% 한도 내에서 직전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율의 20%까지 추가

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3%까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외에도 관련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주파수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4억 원)으로 중소기업에게 이동통

신사 상용망 수준의 단말기와 통신망간 연동시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능형 초연결망 인

프라 기반조성 사업(37억 원)으로 5G 네트워크,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선도 

적용하여 신기술의 확산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정부는 5G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전파간섭을 분석하고 관련 기술을 제·개정하거

나 국제기구(ITU 등)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연구 사업(8억 원)을 수행하고 있다. 더

불어, 5G 네트워크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전파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

해 K-ICT 전파자원 선순환 개발환경 조성 사업(34억 원)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같

은 5G 기반 무선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주파수 등 전파자원의 수요를 예측함으로

써, 전파자원을 적기에 공급·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며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주파수 등의 전파자원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하기 복합전파환경에서의 국민

건강 보호기반 구축 사업(30억 원)과,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 사업(9억 원)을 추

진하고 있다. 복합전파환경에서의 국민건강 보호기반 구축 사업은 5G 네트워크 보급으

로 전자파 발생원이 다원화·복합화되는 환경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평가하고 국민의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 사업은 5G 지

정시험기관을 지정하고, 통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기기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깨끗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고 부적합 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3    �「방송법」에 의해 2000년 1월 방송발전기금으로 최초 설치된 이후 2010년 3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재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에 주파수할당 대가의 일부가 재원으로 추가되며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설치되었다.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

른 수도권관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강화군 등 일부지역 제외), 수원 등 수도권 16개 시를 말한다.



50

영국 예산책임청은 경제 및 재정전망 결과에서 브렉시

트(Brexit)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2019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18년 10월 전망

치(1.6%)에서 0.4%p 하락한 1.2%로 하향 조정하여 발

표하였다. 잠재성장률은 지난 10월에 전망한 연간 약 

1.6%에서 큰 변화가 없는 연간 약 1.5%로 전망했다.

2019년 공공부문 순차입은 세수증가와 이자 지출의 

감소로 지난 10월 전망 대비 27억 파운드가 감소한 

228억 파운드(GDP 대비 1.1%)가 될 것으로 전망하

였다. 이후 2020년 24억 파운드, 2021년 55억 파운

드가 감소하여 2024년까지 63억 파운드가 세수증가

와 이자지출의 감소로 순차입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1>. 

영국은 2025-26 회계연도까지 균형예산 달성을 중

기재정 운영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

가와 브렉시트의 결과가 중기전망의 불확실성을 증가

시킬 것이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재정건전화 목표

(Fiscal Mandate)인 2020-21 회계연도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2% 이하로 낮추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정여력은 지난 10월 전망의 154억 파운드에서 266

억 파운드(GDP의 1.2%)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영국 예산책임청(OBR: The Of f 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2010년부터 매년 2회 경제 및 재정전망

(EFO;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을 발표하고 있다. 지

난 2019년 3월 전망에서는 2023-24 회계연도까지 전망을 포

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영국의 2018-19 회계연도 

이후 경제·재정 전망과 주요 특징에 대해 소개한다.

영국의 경제 및  
재정 전망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재정 NOW 해외재정동향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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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전망이후 경제 여건 변화

(Economic Developments Since Our Privious Forecast)

2018년 3/4분기의 높은 경제성장률 상승세가 4/4분기의 경기둔화를 상쇄시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0.8%로 나타났다. 4/4분기의 경기둔화는 영국내 순수출 및 민간투자의 현

저한 약세와 세계 경기둔화 및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다.

 

4/4 분기의 성장둔화는 영국뿐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도 나타났다. 2018년 4/4분기 유로

지역(EURO area)의 경제성장률은 3/4분기에 비해 0.2%p 둔화되었으며, 미국 또한 4/4

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하였다.

경제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2018년 하반기 21만 1,000명 증가하여 실

업률은 4.1%로 나타났다. 고용증가와 함께 평균소득증가율이 2.1%로 증가하여, 2018-

19 회계연도의 소득세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상승률(CPI1)은 2018년 4/4분기 2.3%에서 2019년 1/4분기 1.8%로 떨어졌

다. 이는 국제유가(두바이유)가 2018년 3/4분기까지 배럴당 평균 75달러로 꾸준히 상승

하다가 4/4분기에 배럴당 평균 68달러로 급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영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7년 2월(2.3%) 이후 정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

음이다. 

그림 1. 영국의 공공부문 GDP 대비 순차입 전망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9. 3.

1    �재정수입, 복지지출, 연간관리지출, 자원지출, 자본지출의 정부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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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The Ecomonic Outlook)2 

2018년 10월 전망에서 2019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1.6%로 전망하였으나 3월 전망에선 

잠재 GDP 성장률보다 낮은 1.2%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

연도인 2020년의 GDP 갭(Output Gap)3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2020년에 1.4%이며 2023년 1.6%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은 투자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브렉시트

가 결정된 2016년 이후 투자규모는 2017년 1,899억 파운드에서 2018년 1,882억 파운

드, 2019년 1,864억 파운드로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및 무역분쟁으로 세계 GDP 성장률의 하락은 영국 수출을 감소시켜 순수출은 매년 완만하

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기업들의 고용여력이 줄어듦에 따라 2018년 4.0%에서 

2019년 4.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2022년까지 경제활동 인

구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은 4.0%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평균근로소득 증가

율은 2019년 3.1%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반영하여 2023년 3.3%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2019년 2.1%에서 2020년에 

1.9%로 하락했다가 2021년부터 소폭 상승한 2.0%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2.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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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망(The Fiscal Outlook)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순차입은 2009-10 GDP의 9.9%(1,531억 파운드)에서 세수 증가

와 정부 지출의 축소 등으로 2018-19 GDP의 1.1%(228억 파운드)로 빠르게 감소했다. 

2018-19 회계연도의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CAPSNB4)는 GDP대비 1.2%로 공공부

문 순차입5(PSNB)인 GDP 대비 1.1%보다 조금 높은 높게 나타났다6.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은 재정건전화 목표인 2020-21 회계연도에 GDP 대비 0.8%로 

목표치인 2%보다 낮을 것으로 보았다. 이후 공공부문 순차입은 꾸준히 감소하여 2023-

24 회계연도에 GDP 대비 0.5%로 전망했다. 

공공부문 순부채는 명목 GDP 상승, 정부 채무 수입·지출 전망 등을 반영하여 꾸준히 감

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영국은행의 채권 발행 축소를 가정하여 2021-22 회계연도에 

GDP 대비 74.9%, 2023-24 회계연도에 GDP 대비 73%로 전망했다.

2    �영국 예산책임청은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조건이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2020년 12월까지 영국과 EU의 

교역은 동일한 조건으로 보았다.

3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보여준다. 경기의 과열 또는 침체 여부와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4    �Cyclically Adjusted Public Sector Net Borrowing을 의미한다.

5    �Public Sector Net Borrowing을 의미한다.

6    �이는 2018-19 회계연도 GDP갭이 플러스 갭(Positive Gap)이라고 가정한 경우이다.

표 1. 재정 전망 개요
(단위: 십억 파운드, %)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수입과 지출(Revenue and Spending)

경상수입

(Sector Current Receipts)

753.1

(36.4)

789.0

(37.0)

811.4

(36.9)

844.0

(37.1)

874.0

(37.1)

906.6

(37.2)

941.5

(37.2)

총관리지출

(Total Managed Expenditure)  

795

(38.5)

811.8

(38.1)

840.7

(38.2)

865.2

(38.0)

891.7

(37.9)

921

(37.7)

954.9

(37.8)

적자(Deficit: Current and Previous Fiscal Mandate Measures)

경기조절 공공부문 순차입

(Cyclically Adjusted Net Borrowing)

41.5

(2.0)

24.9

(1.2)

28.7

(1.3)

18.9

(0.8)

15.9

(0.7)

13.9

(0.6)

13.4

(0.5)

공공부문 순차입

(Public Sector Net Borrowing)

41.9

(2.0)

22.8

(1.1)

29.3

(1.3)

21.2

(0.9)

17.6

(0.7)

14.4

(0.6)

13.5

(0.5)

부채(Debt: Supplementary Target)

순부채

(Public Sector Net Debt)

1,779

(84.7)

1,803

(83.3)

1,838

(82.2)

1,828

(79.0)

1,796

(74.9)

1,838

(74.0)

1,878

(73.0)

주: (  )는 GDP 대비 비중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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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은 2018-19 회계연도에 GDP 대비 37.0%(7,980억 파운드)에서 2019-20 회

계연도에 일부 연료세 및 주세 세율 동결, 소득세 공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0.1% 감

소한 후, 2023-24 회계연도에 GDP 대비 0.2% 증가한 37.2%(9,415억 파운드)로 전망

했다.

항목별로, 소득세는 2018-19 회계연도 GDP 대비 9%에서 생산성과 소득증가를 반영

하여 2023-24 회계연도에 GDP 대비 9.3%(2,344억 파운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

고, 국민보험기여금(NICs)은 2018-19 회계연도 GDP의 6.5%에서 고용증가를 반영하여 

GDP 대비 6.6%(1,673억 파운드)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관리지출(TME)7 규모는 2023-24 회계연도에 GDP의 37.8%로 2018-19 회계연도 대

비 GDP의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부처지출한도(DEL8)가 같은기간 GDP 

대비 0.9% 증가(경상지출 0.3% 증가, 자본지출 0.5% 증가)하나, 연간관리지출(AME9)이 

GDP 대비 1.2% 감소(공적연금 0.3% 감소, 복지지출 0.2%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이다.

7    �총관리지출(TME)은 부처지출한도(DEL)와 연간관리지출(AME)로 구성되어 있다. 

8    �부처지출한도(재량지출)는 건강(NHS), 교통, 교육 등 3개년의 계획을 포함하는데 법정지출은 제외한다. 

9    �연간관리지출(의무지출)은 사회보장 지출과 같은 3개년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을 포함한다. 

표 2. 주요 세입 전망
(단위: 십억 파운드, %)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소득세

(Income Tax)

180.6

(8.7)

192.4

(9.0)

195.7

(8.9)

208.1

(9.1)

215.8

(9.2)

224.7

(9.2)

234.4

(9.3)

국민보험기여금

(NICs)

131.5

(6.4)

137.7

(6.5)

143.4

(6.5)

149.7

(6.6)

155.5

(6.6)

161.2

(6.6)

167.3

(6.6)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25.5

(6.1)

131.7

(6.2)

136.6

(6.2)

141.5

(6.2)

146.3

(6.2)

150.9

(6.2)

155.6

(6.2)

경상세입

(Current Receipts)

753.1

(36.4)

789.0

(37.0)

811.4

(36.9)

844.0

(37.1)

874.0

(37.1)

906.6

(37.2)

941.5

(37.2) 

주: (  )는 GDP 대비 비중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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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총관리지출

(TME)
38.5 38.1 38.2 38.0 37.9 37.7 37.8

부처지출한도

(DEL)
16.1 16.2 16.9 17.1 17.1 17.0 17.1

경상지출

(PSCE in RDEL)
14.0 13.8 14.2 14.3 14.2 14.1 14.1

자본지출

(PSGI in CDEL)
2.2 2.4 2.7 2.9 2.9 2.9 3.0

연간관리지출

(AME)
22.3 21.9 21.3 20.9 20.7 20.7 20.7

복지지출

(Walfare Spending)
10.6 10.5 10.3 10.2 10.2 10.2 10.3

APF에 대한 순부채이자

(Debt Interest Net of APF)
2.0 1.7 1.8 1.7 1.7 1.7 1.7

지방정부 경상지출

(Locally Financed Current Expenditure)
2.3 2.4 2.5 2.3 2.3 2.3 2.3

공적연금

(Net Public Service Pension Payments)
0.6 0.6 0.3 0.3 0.3 0.3 0.3

기타 경상지출

(Other PSCE in AME)
4.9 5.2 5.1 5.1 5.1 5.1 5.0

자본지출

(PSGI in AME)
1.9 1.5 1.3 1.2 1.1 1.1 1.0 

표 3. 재정 지출 전망
(단위: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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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창업을 준비할 때엔 사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아이템은 무엇으로 해야 

할지, 초기자본은 얼마나 모집해야 할지, 홍보는 어떻게 할지 등,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최

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투자비용보다 더 많은 편익을 예상할 수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이와 유사하게, 국가도 신규 사업을 시행할 때에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잘 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R&D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

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1999년 3월, 

공공사업과 관련해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을 막고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공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하여 다음

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기에, 중앙관서의 장1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기획재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재정사

업평가 자문회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그 후 평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

투자관리센터(PIMAC)2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3이 조사를 시행합니다. 평가기관

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분석하고 수익성을 계산하는 경제성 분석4,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정책적 분석,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해당사업이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지역균형발전 분

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업에 대해 평가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순기능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

정기관의 장 ②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    �사회간접자본(SOC), 건축, 보건·복지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한다.

4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하며,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을 산정하는 경제적 타

당성 평가, 현금흐름과 실제 비용을 추정하여 이에 따라 재무적 수익성을 산정하는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 발주 시공
사후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인가요?
강나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nykang@kpfis.kr)



줄이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사

업을 분산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 국가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한편, 조사기간이 길어지면5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고 적지 않은 조사비용이 소요되기도 합

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

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 ①사업목적과 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

획이 수립된 사업 ②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 예비타

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

리센터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토목, 건축, 정보화, 기타 재정사

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31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타당성

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절감한 예산액은 약 65.9조 원으로 규모라고 합니다. 

올해로 스무 살이 된 예비타당성조사는 변화된 경제, 사회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작업

이 한창입니다. 현행 평균 19개월이 소요되던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6. 변화된 국민의 필요를 반영하고, 재정효율화에 더욱 기여하는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6160

prelim
inary feasibility

5    �원칙적으로 6개월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비타당성조사 개편방안」, 2019.4.2.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7.

(단위: 개, 조 원)

사업 건수(좌측) 전체 사업비(우측) 총사업비 절감액(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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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만 명 이상 도시는 1880년 38개에서 1910년 77개

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체코 도시인의 숫자는 80만 명에

서 19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9세기 후반 지역 간 통합이 강화되면서 상품가격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어졌고, 이자율과 임금수준도 평

준화돼 갔다. 당시 인도가 곡물가에서 지역별 편차가 

오스트리아-헝가리보다 컸고, 국가 내 이자율 격차는 

미국이나 일본이 오스트리아-헝가리보다 심했다는 국

제비교도 곁들여졌다. 불균등 발전의 수준으로 보자면 

남부에서 노예제를 유지했던 미국이 오스트리아-헝가

리 이중제국보다 심했다는 주장이다.

앨런 스캐드 런던 정경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합스

부르크 제국이 외부의 혼란을 잘 견뎌냈고, 변화의 활

력이 강했던 나라로 바라본다. 다양한 민족들을 통치해

온 합스부르크제국의 마지막 몇 년은 민족주의 등장으

로 필연적으로 파멸과 쇠퇴로 향하는 길고 긴 과정에 

불과했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통설에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합스부르크 제국이 무너진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제국이 그처럼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더 신기한 일이었다.

하지만 스캐드 교수에 의해 제국은 시대에 뒤쳐진 구식 

체제이자 노화된 인위적인 구조물로서 스스로 개선할 

에너지나 유연성을 갖추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1848년 

혁명기의 혼란기에 체제를 위협하는 도전을 받았지만 

이를 극복한 능동적인 존재로 재해석됐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867년에서 1914

년 사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

은 1848년 혁명 당시처럼 체제가 흔들리

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다. 제국

의 붕괴에 대한 내부 압박도 없었다. 오

히려 몇몇 제국의 문제점들은 이미 해결

가리 영토였던 트란실바니아 지역에선 인구 10만 명당 

96km의 철도망을,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지역에선 

82km의 무시하지 못할 규모의 철도망을 갖췄다고 지

적했다. 이는 오스트리아 본토에 필적하는 규모며 루마

니아(49km), 불가리아(42km), 세르비아(31km)에 비

해선 헝가리 지역은 차별을 받기보단 개발의 혜택이 있

었다는 시각이다. 1870~1900년 기간 동안에 제국 내 

철도망은 네 배로 연장됐다.

철도의 발달에 따른 수혜지역에 보헤미아 지역은 빠지

지 않는다. 페트르 초르네예와 지르지 포코르니 등 체

코 학자들에 따르면 19세기 중엽에 이미 보헤미아 지

역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산업지대가 됐다. 국

내외 철도 네트워크를 통한 경제통합의 효과가 적지 않

았던 것이다. 비트코비체철강사나 필젠에 있던 스코다

작업소, 브라우하우스 같은 기업들은 전 유럽에 명성을 

떨쳤다. 프라하의 뿐만 아니라 오스트라바, 클라드노

(휘텐베르크와 콜베르크바우사의 거점)를 비롯해 기계

공업의 중심지였던 브륀, 유리공업에서 강점을 보였던 

북부 보헤미아, 직물산업의 중심지였던 동북부 보헤미

아 지역 등 보헤미아 전 지역이 비교적 골고루 산업화

의 수혜를 입었다. 

그 결과 합스부르크 제국 내 체코인들의 영역은 전체 

토지의 26.4%에 불과했지만 제국 전체 인구의 35%

를 체코인이 차지할 정도로 보헤미아 지역의 경제발

전 수준도 나쁘지 않았다. 보헤미아 지역의 인구밀도 

역시 1854년 1㎢당 84명에서 1880년에

는 104명으로 늘었다. 1910년에는 1㎢

당 128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1910

년 현재 오스트리아 지역 인구밀도인 1㎢

당 95명을 뛰어넘을 정도로 도시화가 진

행된 징표로 해석됐다. 체코 지역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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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한다. 외교적으로도 합스부르크 제국은 독일의 

든든한 동맹국이었다.

에르네스트 겔너는 “불평등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고 문

화나 관습적으로 불평등을 용인하는 태도가 널리 퍼져 

있다면 사람들은 불평등을 견디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했다. 19세기 말 합스부르크 제국은 불안 요인도 많았

지만 언어·문화·교육의 동질화·집중화 작업도 적지 않

았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의 문맹률은 프랑

스나 이탈리아, 독일보다 낮지 않았다. 제국 내에서 독

일어를 사용하는 것의 위상은 불어나 이탈리아어를 쓰

는 것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었다. 1867년 제국 기본법

은 제국 내 신민들을 언어나 인종에 따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합스부르크제국 행정조직도 확장

돼 1890~1911년 기간에 내부 행정공무원 수는 366% 

증가했다. 공공교육, 복지, 보건, 법치의 유지 등에서 

당시 기준으론 충실한 인프라가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

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민족주의의 영향도 제국해체의 

원심력이 제국통합의 구심력보다 더 강했다고 단정하

긴 힘들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합스부르크 제국이 망한 것은 자체로 파멸

과 분열의 씨앗을 배태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일과 그 

동맹국들이 1차 대전에서 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수

정론자의 요지다. 1914년 당시 시점에선 합스부르크제

국의 약점은 제국내 다양한 민족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문제 등이었으며 1차 대전의 패배라는 외부 요

인이 없었으면 제국은 더 안정적으로 존속했을 것이란 

시각이다.

때로는 잘 굴러가던 정부의 경제정책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다.

됐거나 타협을 이뤄가고 있었다. 경제도 꾸준히 성장하

고 있었고 제국은 삶의 수준과 인프라, 금융 측면에서 

꾸준히 더욱 통합돼 가고 있었다. 

1870년에서 1913년 사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의 

경제는 매년 평균 1.32% 수준씩 성장했다. 이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수준이었고 오직 독일만

이 이에 필적하는 성장세를 유지했다. 후발주자 중에

는 스웨덴과 덴마크만이 합스부르크 제국에 견줄만 했

다. 1871년에는 헝가리 지역에선 성장이 더 빨라 평

균 1.7% 수준이었다. 1878년에는 헝가리 지역에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돼 이 지역에선 당시 유럽에 퍼

져있던 대불황의 징후마저 없었다. 1840년대 헝가리

의 대(對)오스트리아 수출품의 90%는 농산품이었지만 

1909~1913년 기간에는 전체 수출품의 44%를 공업제

품이 차지했다. 1870년부터 1900년 사이에 제국의 연

간 철강 소모량은 네 배로 늘었다. 많은 학자가 ‘산업혁

명’ ‘테이크 오프’단계로 이 시기 합스부르크제국을 설

명하게 됐다. 비록 제국 내에서 서쪽 지방이 보다 빨리 

발전하긴 했지만 제국 전체적으로는 19세기 초에 비해 

후진성은 더 빠르게 극복됐다. 

물론 이중적인 면도 있었다.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던 

오스트리아는 서유럽 선진국과 경쟁하기 힘든 낮은 품

질의 제품을 헝가리 지역의 큰 내수시장에 팔아먹으면

서 덩치를 키웠다. 그렇다고 헝가리가 손해만 본 것도 

아니었다. 헝가리도 제국 내에서 착취당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제국의 양분을 빨아먹었다는 게 진실에 가깝다

는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다. 

실제로 1906년 이후로는 여러 민족 문제도 해결국면이

었고 헝가리와의 오스트리아의 통합도 잘 이뤄지고 있



이 책은 세계화 단서들을 통해 세계의 진화사에 주목한다. 지난 2000여 년 동안의 인류

사를 네 시대로 구분하고 스물두 가지의 중요한 세계화 경험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각 

장의 첫머리에 제시되는 그림에서 역사적 단서를 샅샅이 찾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경

제사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이 책은 경제사의 시각에서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닌 ‘읽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을 통해 그 시대의 경제적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

다. 이렇듯 그림의 시대적 맥락을 알아보고 동시대의 생활상을 재구성하여 역사적 중요

성을 평가해보는 것이 경제사적 그림 읽기의 핵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단서들
경제학자가 그림으로 읽어낸 인류의 경제 문화사

저자	  송병건

출판사	  아트북스

발간일	  2019년 05월

70재정 STORY KPFIS의 서재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교보문고 

맥을 짚어주는 

재정· 경제 신간도서



이 책은 경제·경영 서적에 자주 등장하는 경제 관련 필수 용어를 풍성한 일러스트와 친

절한 문장으로 해설하여 담아냈다. 한 번쯤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모르는 기본적인 개

념부터 어려운 경제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다루고 있다. 수요, 공급, 기회비용

과 같은 개념부터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행동경제학 등의 심화 경제 이론까지 총 237

개의 용어를 엄선했다. 관심사나 이해도에 따라 선택해 읽을 수 있어, 경제 기사를 제대

로 이해하고 싶은 독자에게 경제 상식을 쌓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어렵게만 느껴

졌던 경제용어를 쉽게 알아가는 경제학 가이드북이 되어줄 것이다.

경제용어도감

오늘날 세계를 설명하는 핵심 경제용어 

저자	  하나오카 사치코

일러스트	  하마바타케 가노우

옮긴이	  송서휘

출판사	  서해문집

발간일	  2019년 05월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전개 과정에 대한 방대하고 세세한 역사적 분석서다. 신

자유주의의 핵심은 자유시장의 원리가 경제 및 사회 영역에 관철되도록 정책을 수립하

고 제도를 고안하는 데 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개인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를 기반

으로 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경쟁적 시장에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의 행동과 연

결 짓는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라 정의하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기원부터 신자

유주의가 미치는 영향까지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대담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

의에 대한 전기라고 볼 수 있다.

우주의 거장들

하이에크 프리드먼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치의 탄생 

저자	  다니엘 스테드먼존스

옮긴이	  유승경

출판사	  미래를소유한사람들

발간일	  2019년 04월

이 책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 비중과 규모를 파악해보고 그것을 측정하

는 방법을 연구하는 책이다. 2015년에 CIRIEC 인터내셔널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경제’ 과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저자는 사회적 경제 통계 방법론 구축을 위해 연구에 나

섰던 CIRIEC 인터내셔널 연구팀의 성과를 이 책에 담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관

한 문헌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빈틈을 메워주고 있다. 이 책은 사회적 경제 통계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사회적 경제 통계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가 

더 잘 이해되게 할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준다.

사회적 경제의 힘
통계 방법론과 해외 사례들 

저자	  마리 J 부샤, 다미앙 루슬리에

옮긴이	  유길순, 이상윤

출판사	  알마

발간일	  2019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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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은 5월 8일(수), 18

층 대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 KSP 사

절단 9명 및 KDI 관계자 2명을 대상

으로 기관사업을 소개하고, dBrain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였다. KSP란, 기획재정부와 

KDI가 2004년부터 한국의 발전경

험을 기초로 경제협력 전략국가의 경

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말한다. 에티오피아 KSP는 2011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22건의 정책자

문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18~2019년 KSP 주요사업은 ‘공공부문 혁신과 역량 강화’를 중

심으로 공기업 개혁,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KSP 사절단은 5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한국에 체류하였

으며,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에티오피아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지원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는 

5월 27일(월), ‘재정정보 활용 현황

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재정정

보 활용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번 자문위원회는 우리 원이 관리하는 

재정시스템을 통해 생성·축적된 광

범위한 재정정보가 국민에게 널리 알

려지고 활용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

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정·경제·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이 새롭게 자문위원으로 위

촉되었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 활용에 대한 역할과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9년 상반기 

재정정보 활용 자문위원회 

개최



k p f i s   n e w s

한국재정정보원은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발전을 반영한 재정정

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5월 30일

(목),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

방안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

재동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으

며, ‘데이터 기반의 재정정보 활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미국 OMB의 IT 대시보드 사례에 대하여 설명했다. IT 대시보드는 

미국 연방정부와 공공기관, 일반 대중 등이 연방정부 IT 사업의 세부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

는 웹사이트로 IT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보기 쉽게 알려주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

필요한 투자를 최소화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날 IT 

대시보드의 주요 기능, 운영과 관리체계, 성과 및 주요 특징에 대해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데

이터 관리체계의 중요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데이터 개방’, ‘벤치마킹’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방안을 위한 

포럼 개최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시

스템 서비스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고

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6월 4

일(화) ‘2019 사용자협의체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

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30개 부처의 

수입·채권·지출·조달(계약) 실무자

와 dBrain운영본부 운영자가 참여하였다. 

특히 올해 간담회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상업무, 참여인원, 토의시간을 확

대하였으며, dBrain서비스 개선의견 및 차세대 dBrain시스템 구축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주

제로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도출된 의견은 내용분석 및 주무부처와 협의 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진행결과를 사용자와 공유할 계획이다.

2019 dBrain 

사용자협의체 간담회 

개최





아래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 수정 등 

변경을 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으로 전쟁,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의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문 제

애 독 자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 이메일 】 

narajaejung@kpfis.kr

【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 

2019. 06. 24.~ 2019. 07. 14.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 나라재정에서는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 칼럼의 

‘빈부격차 해소’ 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기사 속 내용처럼 국가재정의 주요 목표는 빈부격차 해소이며, 

국가재정을 통해 사회복지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국가 정책이야말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향한 

올곧은 방향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국가재정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위해 빈틈없이 사용되어 

국가다운 국가,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cym*******

5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 

재정융자

☆ 상품 당첨자 ☆ 

tit*********@naver.com
cym*******@naver.com
yjc*******@yahoo.co.kr
woo******@yahoo.co.kr
jun*******@naver.com
kim*******@gmail.com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티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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